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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반주변부 재정위기에 대한 전망

박하순 | 노동자운동연구소 소장

글 머리에

6월 21일 그리스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집권 사회당 파판드레우 수상은 내

각을 새로 구성하여 의회에 신임투표를 붙여 이를 통과시켰다. 이는 구제금융 

자금 5차 지급을 계기로 채권자들, 즉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

제통화기금(IMF)이 추가로 요구한 긴축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조치였

다. 이런 조치가 필요했던 것은 긴축정책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 파판드레우 수

상이 이끄는 정부와 사회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그 여파

로 집권 사회당 내에서도 이반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6월 15

일엔 스페인의 ‘분노한 시민들’의 광장점거 시위를 따라 한 시위가 아테네에서 

30만이 모여서 진행되었고,1) 민간부문 노총과 공공부문 노총 둘 다 24시간 총

파업을 벌였으며, 긴축정책을 의회에 통과시키려고 잡아 놓고 있는 28일엔 이

번 위기 들어 처음으로 양대 노총이 48시간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던 터였다. 

새로 구성된 내각이 의회 신임투표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긴축정책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이번에 예정되어 있는 5차 자금을 수령하거나 아니면 일각에

서 전망하는 제 2차 구제금융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이런 과정이 모두 차질 없이 

1) 이 스페인 시위는 다시 이집트 타흐리르 광장 시위에서 시사를 받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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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된다 하더라도 그 긴축정책안이 국민들로부터 별 저항 없이 집행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두 불투명하다. 아무튼 이것이 2010년 5월에 시작된 그리스 

구제금융과 긴축정책 시행의 현재의 모습이다.

그리스만이 아니다. 아일랜드는 2010년 11월에, 포르투갈은 2011년 5월에 

차례로 구제금융을 받기로 하였다. 모두 유럽 반주변국들의 재정위기에서 비

롯한 경제위기 때문인데 이 재정위기가 스페인으로까지 번질지, 그래서 유럽 

경제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그 결과 유로화가 붕괴할 것인지 등이 현재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가?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자.

유럽 반주변의 위기와 구제금융

2000년대에 주택부문에서 거대한 거품이 형성되었다가 붕괴되면서 2008년 

들어 미국에 경제위기가 도래했다면, 2008년부터 유럽에서 진행된 경제위기

는, 한편으로는 유럽 각국 금융기관들이 미국의 이런 금융거품의 형성과 붕괴

에 얽혀 있으면서 발생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로화 출범 이후 유로

화 강세로 인해 유럽의 반주변부에서 주로 형성된 거대한 거품이 붕괴하면서 

초래된 것이기도 하다.2) 즉, 2008년에 미국을 시발로 경제위기가 도래했고, 이

것의 여파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위기에 빠져들었지만, 이 와중에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폭증한 유럽의 반주변부인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

갈은 제 2차 경제위기에 돌입하여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차례로 유럽금융

안정화기금과 IMF 등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에 이른 것이다. 이들 나라들이 

구제금융을 받은 이유는 단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정상적인 금리로 국채를 발

2) 사실 위기 이전 위기 국가들의 임금은 독일 등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창근), 「그리스·남유럽 재정위기 원인과 전망, 노동운동에 대한 시사점」, 2010.7.11.을 참조하라.



           

44

특
집

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표 1] 참조).3)

[표 1] 주요국의 국채수익률(2011년 6월 21일 현재)

국가 국채종류 표면금리 국채수익률
프랑스 2년물 3.750 1.566

5년물 2.250 2.563
10년물 2.500 3.373

독일 2년물 1.750 1.527
5년물 2.750 2.187
10년물 3.250 2.979

그리스 2년물 4.600 26.482
5년물 6.100 23.716
10년물 6.250 16.641

이탈리아 2년물 2.000 2.978
5년물 3.000 3.722
10년물 3.750 4.687

포르투갈 2년물 5.450 12.811
5년물 6.400 12.723
10년물 4.800 11.735

스페인 2년물 2.300 3.429
5년물 3.250 4.718
10년물 5.500 5.489

영국 2년물 5.000 0.575
5년물 2.750 1.579
10년물 3.750 3.222

미국 2년물 0.500 0.387
5년물 1.750 1.556
10년물 3.125 2.989

출처: THE WALLSTREET JOURNAL MARKET DATA

(http://online.wsj.com/mdc/public/page/2_3022-govtbonds.html?mod=mdc_bnd_gvtbnd) 

참고로 구제금융 기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7천5백억 유로의 상당부분은 유

3) 국채를 발행할 수 없었다는 것의 의미는 위기 국가의 국채를 보유한 투자자들이 디폴트(채무불이행) 등

의 위험을 느끼고 이들 국가의 국채를 서로 팔려고 내놓아서 국채가격이 낮아졌고(즉 국채 수익률이 높

아졌고), 자금이 더 필요한 이들 국가들이 신규로 국채를 발행하려면 이 높아진 국채수익률을 표면금리

로 해서 발행해야 투자자들이 이 국채를 구매할 텐데 이런 금리를 위기국가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는 없

어서 국채를 발행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채수익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구제금융기

금이 조성되었고 여기에 손을 벌리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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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금융안정화기금인데, 이를 조성하는 데에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중심부 국

가들이 주로 참여하였다. 

그러면 이들 국가들의 경제위기는 이제 가실 기미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다른 나라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가? 앞서 맨 먼저 구제금융을 받

은 그리스 이야기를 했지만 사정은 그리 녹록치 않다. 간단히 알아보기로 하

자.

상황을 악화시킨 긴축정책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은 구제금융을 제공한 뒤 이들 국가의 사정이 호전

되어 금융시장에서 정상적인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예

를 들어 그리스의 경우 구제금융으로 일시적인 유동성위기를 해소한 뒤 2012

년부터는 만기도래하는 빚의 75%를 차환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하였다. 즉 

2012년 이후로는 정상화의 길을 밟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는 사정이 악화되어 최근에는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까지 얘기되

고 있다. 아니 디폴트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다. 구제금

융 당사자들이 그리고 있던 예상이 빗나가고 있는 것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

까?

IMF 구제금융과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의 첨병인 유럽연합과 유럽중앙

은행이 주도한 이번 구제금융도 가혹한 긴축정책을 요건으로 하여 제공되었

다. 재정적자가 줄고 결국은 재정흑자를 이룩해 정부부채가 줄어들어야 이들 

위기 국가에게 빌려준 돈을 상환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래서 이들은 구제금융 자금을 한꺼번에 지불하지 않고 몇 차례 나눠 주면서 구

조조정을 점검하고 필요한 때는 추가 구조조정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들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애초에 예상했던 



           

46

특
집

결과를 낳지 못하고 있다. 다시 구제금융을 받은 지 가장 오랜 시간이 흐른 그

리스의 예를 들어보자. 

2010년 5월 구제금융을 개시할 때 구제금융 당사자들은 그리스의 2010년

과 2011년 성장률을 각각 -4%와 -2.6%로 전망하였다. 1년도 지나지 않은 올

해 3월에 검토한 결과 각각 이 수치는 -4.5%와 -3%로 하향 수정되었다. 정부 

재정적자는 2010년과 2011년 각각 국내총생산 대비 8.1%와 7.6%로 예상을 했

는데, 역시 올해 3월에는 각각 9.6%와 7.5%로 수정되었다. 경상수지 적자는 국

내총생산 대비 각각 8.4%, 7.1% 예상에서 10.5%, 8.2%로 바뀌었다.4)

이에 따라 국가부채 상황은 당연히 악화하였다. 구제금융 초기에는 국내총

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중이 2012년에 149%로 최고치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

하였으나, 올 3월에는 이 수치를 159%로 수정하였다. 더 악화하고 있는 사정

을 반영했으리라.

이런 수정은 2011년 3월에 진행된 것이어서 2010년도 수정치는 확정된 경

제통계치는 아니더라도 대강 나타난 경제실적을 보고 수정한 것일 텐데, 이를 

보면 이들의 애초 예상이 현실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2011년의 바뀐 예상치도 실제로는 더 악화되지 말란 법도 없다.5)

이렇게 예상보다 못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중요한 하나로 유럽에 정부부채 문제가 드러나면서 구제금융을 받게 된 나라

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나라들까지 유럽연합 전 가맹국에서 확산된 긴축

정책의 영향을 꼽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요 부족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수요를 더욱 위축시키는 긴축정책을 전 유럽에서 시행했으니(보수당이 집권

한 영국이 대표적이다), 유럽연합의 성장이 저하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그리

4) Financial Times. http://www.ft.com/home/uk.

5) 1997년 한국이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받았을 때도, 국제화폐기금(IMF)은 자신들이 요구한 정책을 

시행하면 1998년도 경제성장률이 1-2%는 될 것이라고 했으나 결과는 -7% 성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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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이는 당연히 세입 부족을 초래해 재정적자는 

애초 예상만큼 줄지 않았고 정부부채는 예상보다 더 늘게 된 것이다. 결국 지

금까지 보면 몇몇 나라의 재정위기를 빌미로 한 유럽연합 전체차원의 긴축정

책으로의 선회는 그리스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은 꼴이 되었다. 

미봉책의 연속

이렇게 그리스 사정이 애초 예상보다 더 악화되고 있는데도, 유럽연합 등 채권

자들은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회피하면서 지속적으로 긴축

정책의 강도를 높여가기를 주문하고 있다. 그 결과는 그리스 경제의 침몰이며, 

그리스 민중들의 삶의 파탄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럽연합 채권

자들은 채권자들대로 결국 감당해야 할 손실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다. 이는 정부부채 상환능력은 더 고갈되어 가고 부채 규모는 애초 예상보다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뒤따르는 수순일 수밖에 없다. 

결국 채무 조정 내지는 삭감 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현재는 민간 금융자

본을 이 과정에 끌어들일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독일 수상 메르켈의 얘기가 나오자 금융자본들은 그럴 경우 리먼브라

더스 사태6)가 초래될 것이라면서 협박하고 나섰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얼

마나 사실에 부합할까? 오늘날 금융상품이 극도로 복잡하고 전 세계 금융기관

들이 서로 얽혀 있어서 쉽게 이야기할 성질은 아니지만, 지금도 시장에서는 그

리스의 디폴트와 뒤이은 채무삭감을 예상하여 국채수익률이 결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예상과 예상이 현실화하는 것은 그 효과가 약간 다르

겠지만 디폴트와 채무삭감이 있다 해도 상황이 현저히 더 악화될 것이라는 주

6) 2008년 9월 15일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세계 금융위기를 결정적으로 심화

시킨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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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쉽게 동의가 되지 않는다. 리만 브라더스의 총자산 규모는 6000억달러가 

넘었고, 다른 문제가 되고 있던 투자은행들의 자산규모와 미국국제그룹(AIG)

의 자산규모까지 치면 그야말로 수조달러에 이르렀고, 그리스 정부채 규모는 

불과 3000억 달러 내외다. 자신들은 전혀 손해를 입지 않고 손해를 전부 공적

부담으로 떠넘기려는 술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질질 끌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도 있는 것이다. 그리스 경제가 더 악화하면서 그리스의 채무삭감 규모가 커지

고 이것이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의 디폴트로, 그리고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구

제금융으로 이어지는 사태가 더 문제라는 것이다. 

유럽 위기의 전망

자연스럽게 이후 유럽 재정위기의 전망으로 넘어오게 되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는 수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서 누구도 확정적으로 이야기하

기는 힘들 것이다. 몇 가지 경제지표나 통계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 보기로 하

자.

우선, 그리스의 정부부채 보유상황을 보면서 이야기해보기로 하자. [표 2]

를 보면 지금은 약간 달라졌겠으나 2010년 3/4분기 기준으로 그리스 정부부

채의 32%는 자국인이 보유하고 있고, 외국인 보유 비중은 68%이다. 유로존은 

54%, 프랑스와 유럽중앙은행이 각각 14%, 독일이 9%를 보유하고 있다. 직접

적인 위험 노출정도로 보면 프랑스와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독일 순이다. 미국

은 1%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어서 미국의 직접적인 위험은 무시해도 좋을 정

도다. 직접적인 위험노출만 보면 다른 위기 국가들에도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

인다. 스페인, 이탈리아까지 치면 위기 국가들 대부분이 라틴계 국가들인데 미

국경제는 이들과의 경제 연관성이 매우 낮다. 그런데 이런 직접적인 위험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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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미국금융기관들이 채권이 부도가 났을 때 그 원금지급을 보장해주는 

보험성격의 금융상품인 신용부도스왑(CDS)을 많이 판매하였다고 알려져 있

다. 그러나 그 정확한 규모는 알려져 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직접노출

보다는 훨씬 크다고 한다.7)

[표 2] 그리스 정부부채의 보유 상황(단위: 십억유로)

은행 보험 연기금 금융당국 기타 합계 비중%
자국 45.1 3.7 29 6.7 5.6 90.1 32
대외 53 33.5 28.3 74.1 5.2 194.1 68

유로존 47.8 31.1 20.2 48.5 4.7 152.2 54
ECB - - - 39.1 - 39.1 14

프랑스 14.6 16 2.5 6.8 1 40.9 14
독일 19.3 3.5 1.5 - 0.3 24.6 9

이탈리아 1.9 4 3 - 0.7 9.6 3
벨기에 2 2.5 3.5 - 2 10 4

네덜란드 2 1.5 3 0.5 0.2 7.3 3
룩셈부르크 2 - 6 - 0.1 7.9 3
오스트리아 2 1.1 - - 0.3 3.4 1
포르투갈 0.5 0.8 0.2 2.1 0.1 3.6 1
스페인 0.5 0.5 0.5 - 0.1 1.6 1
非유로존 5.2 2.4 6.1 0.8 0.5 15 5

영국 2.4 0.4 0.5 - - 3.3 1
일본 0.4 0.5 2.5 - 0.3 3.7 1

스위스 0.3 0.5 - - 0 0.8 0
미국 1.3 - 0.7 - 0.1 2.1 1

중앙은행 - - - 7.8 - 7.8 3
합계 98 37 57 81 11 284 100

주: 2010년 3분기 기준. 주요 국가만 발췌, 구제금융 자금 제외 

자료: Barclays , (김대위, “그리스 채무조정 시의 시나리오와 파급 영향”, 국제금융센터 Issue 

Briefing, 2011. 6. 2 에서 재인용)

둘째, 관련국들의 정부부채 수준을 알아보면서 이야기해 보자. [표 3]을 보

면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부채수준이 매우 높은데 특히 그리스는 위기를 경과

하면서 그 수준이 급격히 높아졌다. 그 외 국가들의 경우 위기 이전, 즉 2008년

7) The Street Light(http://streetlightblog.blogspot.com/)과  Felix Salmon(http://blogs.reuters.com/felix-salmon)

에서의 관련 논의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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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해도 정부부채 수준이 대체로 80% 이하여서 크게 문제가 된 상태는 아니었

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일랜드 정부부채 비율은 매우 낮았다가 경제위기 

과정에서 매우 높아졌다. 은행위기가 터지면서 정부가 이에 개입하면서 높아

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위기 3개국 이후 다음 위기 국가로 지목되고 있

는 스페인의 정부부채 비율은 의외로 매우 낮다. 스페인의 경우 민간부문의 부

실이 매우 심각한데 여기에 정부가 개입을 할 것인지의 여부, 그리고 정부개입 

수준에 따라 이후 정부부채 비율이 변화를 겪을 것이다. 영국의 경우 보수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긴축정책으로 정부부채증가를 둔화시키는 것이 경기확장

에 도움이 된다면서 강력한 긴축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부채 수준으로

만 보면 강력한 긴축정책을 시행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영국의 경우 뒤에서 살필 순대외자산을 보면 더더구나 긴축의 필요성

이 있는 나라는 아니다. 보수당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영국은 긴축정책으로 최

근 성장률이 매우 지지부진한 상태다([그림 1] 참조).

[표 3] 유럽 각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율(%)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독일 59.7 60.4 65.8 67.6 66.3 83.2
영국 41.0 37.5 40.9 43.4 54.4 80.0

그리스 103.4 101.7 98.6 106.1 110.7 142.8
아일랜드 37.8 32.1 29.6 24.8 44.4 96.2
포르투갈 48.5 53.8 57.6 63.9 71.6 93.0
스페인 59.3 52.5 46.2 39.6 39.8 60.1

이탈리아 109.2 105.7 103.9 106.6 106.3 119.0

자료: EUROSTAT(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eurostat/home)

마지막으로, 순대외자산 규모를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 보자. 순대외자산

은 플러스 규모가 클수록 해외에 투자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하고, 마이너스 규모가 클수록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산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

미한다. [표 3]에 따르면 2008년 자료여서 변화가 있겠지만 포르투갈,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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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에 외국자본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상황이 안 좋아

지면 휘발성이 높은 외국자본의 이탈로 인한 교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공적부문에서 일어나면 국채수익률이 높아져 재정위

기가 되는 것이고, 사적부문에서 발생하면 자본철수로 인한 자산거품 붕괴, 저

성장, 고실업의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림 1] 유럽 각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율(%)

앞서 보았다시피 정부부채 규모가 꽤 큰 포르투갈에서는 국채수익률이 장

기에 걸쳐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외국자본 철

수로 인한 사적부문에서의 자산거품 붕괴, 저성장, 고실업도 병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스페인은 앞에서 보았다시피 정부부채 규모는 그리 크지 않

아 당장 국채수익률이 높아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이지만, 외국자본의 

철수로 인한 사적부문의 부진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하겠다. 그리고 앞에서 이

야기했듯이 부진한 사적부분에 정부가 개입을 한다면 정부부채도 늘고 이로 

인한 재정위기의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유로존에서의 

외국자본 철수는 독자통화를 가진 나라들에서보다는 심하지 않을 것인데, 그

것은 왜냐하면 통화가치의 하락을 예상하고 빠져나가는 외국자본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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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독자통화를 가지고 있었고 자본철수가 심

했던 아시아 위기 때와는 다른 양상으로 위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시아 위기에서는 통화가치의 급격한 평가절하로 인해 해외부채를 지고 있

는 경제단위의 급격한 부실화와 수출의 빠른 증대를 통한 경기회복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했었는데, 단일통화를 가진 유럽 위기의 경우 급격한 부실화나 빠

른 회복 가능성 모두 아시아 위기 때보다는 덜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유럽의 위기가 심화되었을 때 그 위기가 미국으로까지 번지지 않

을까 하는 이야기도 많지만, 미국 자체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유지하고 있

는 상태라면 유럽 전체가 문제로 되지 않는 한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

다. 미국의 직접적 노출도 그리 크지 않고, 설사 디폴트가 발생해 신용부도스

왑으로 인한 피해를 일정하게 입는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는 보

이지 않는다. 2008년 통계이긴 하나 미국의 순대외자산 마이너스 규모는 그렇

게 크지 않아(포르투갈, 스페인과 비교해 보라), 외부변수의 약간의 악화가 있

다고 해서 달러가치 폭락과 급격한 자본철수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더구나 미국은 여전히 헤게모니 국가여서 다른 국가들과 순대외자산의 마이

너스 규모가 동일할 경우 그 위험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덜하다고 해야겠

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미 달러가치 하락은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가져오는 

좋은 변화라고 환영을 하면서 고대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미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미국의 대외자산 가치는 상승하여 순대외자산의 마이너스 규모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고 하겠다. 또한 유로화 출범이후 유로화의 지속적인 강

세/달러화의 지속적인 약세로 인해 1유로 당 0.8-09달러에서 1유로당 1.6달러

까지 달러가치가 하락했어도 미국에 별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

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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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요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순대외자산 규모

국가 대 국내총생산(%) 국가 대 국내총생산(%)
홍콩 309.7 이탈리아 -12.9

스위스 123.2 미국 -24.3
일본 44.4 아일랜드 -58.4
중국 34.5 그리스 -75.7
독일 26.2 스페인 -81.0
영국 -4.1 포르투갈 -99.3

주: 2008년 기준

출처: Wikipedia(http://en.wikipedia.org/wiki/International_investment_position)

글을 마무리하며

결국 그리스와 유럽 반주변부의 위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선, 현재처럼 긴축정책과 구제금융의 미봉책으로 일관한다면 그리스와 

유럽의 반주변부 민중들에겐 재앙이 될 것이다. 그리스가 채무삭감을 하지 못

하고, 재정적자를 계속 줄여 재정흑자를 이룩하고 정부부채 규모를 줄이려면 

앞으로도 3-4년을 더 기다려야 할 것이다. 정부부채가 줄어들기 시작한 이후

에도 적정 채무 규모로까지 정부부채를 줄이려면 지속적으로 국유재산을 매

각하고 긴축정책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이미 이런 긴축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노

동자 민중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단적으로 2011년 1/4분기 유럽연합 노동

자들의 시간당 평균 노동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하였는데, 그리스 노

동자의 시간당 노동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8%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

다(아일랜드는 -2.2%).8) 이런 길은 자본에게도 치명적일 텐데 왜냐하면 위기 

지속 기간이 길어질 것이고 결국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아일랜드, 포르투갈

의 위기의 심화, 스페인과 이탈리아로의 전염 등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

후하기 때문이다.

8) Eurostat( http://epp.eurostat.ec.europa.eu/cache/ITY_PUBLIC/3-20062011-AP/EN/3-20062011-AP-EN.

PDF)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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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길도 있어 보이는데, 우선 그리스를 필두로 한 위기국가들의 부채에 

대해 적절한 삭감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전 유럽 차원에서 긴축정책이 철회

되고 가능한 국가에서 최대한 경기부양정책이 취해진다면 문제는 더 이상 커

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은 당연히 일부 유럽의 중심부 채권자들이

나 금융기관들이 손실을 감수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인데, 이럴 경우 스페인 

국채 보유자들이 스페인 채무 삭감 가능성을 예상하고 국채를 팔아치워서 스

페인으로도 위기가 전염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스페인으로의 전염 가능성은 

앞의 길도 가지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길만이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노

동자 민중들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는 길이고, 가장 신속한 위기탈출의 길

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위기탈출 가능성이 보인다면 스페인으로의 전염도 크

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노동자 민중들의 생존권이나 노동권을 희생하면서 자본의 소유권이

나 특정 체제를 구제하기 보다는, 생존권이나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자

본의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체제를 변화시키는 방향이 더 적절해 보인다. 비록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집트 민중들의 투쟁을 따라 스페인과 그

리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을 기대해마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